1. 정부(외교부)에서는 애초 우토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토지일괄매입 이외의 방안이 있을 수 없다며, 2005년말 외교부 스스로 모든 직원들이 2,000만원을 모아 우토로국제대책회의의 모금 통장에 입금시킨 바 있다. 한편 외교부는 우토로 토지일괄매입을 위해 한국내 민간모금, 주민들의 최소한 자구노력 등을 봐가면서 최종적으로 정부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 우토로 상황이 2007년 들어 계속 강제퇴거의 위기에 처하면서, 우토로국제대책회의와 우토로주민회는, 땅소유자인 서일본식산이 제시하는 14억엔이라는 거액을 매입자금을 만들수도 없고, 한편 정부가 모자라는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확고한 원칙도 없는 상황에서, 서일본식산이 최종 제시한 ‘토지분할매입안’과 관련하여 협상을 진행하였고, 기나긴 싸움 끝에 우토로 토지의 절반인 3200평을 서일본식산측이 제시한 7억엔이 아닌 5억엔으로 분할매입하는 합의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3. 우토로 땅의 원래 주인은 역사적으로 우토로 전체 주민들이다. 60여년간 이들은 이 땅에서 살아왔고, 이 땅을 지켜왔다. 과거 일본은 재일조선인이 일본 땅에서 살게 된 역사적 경위를 존중하여 수십년간 거주권을 인정하여 왔고, 설령 일본인들이 문제제기하여 사법적인 판단을 구하게 되는 경우에도 시가의 1/10수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토지를 주민들에게 불하하는 게 상례다. 
4. 정부는 과거 우토로 토지일괄매입의 전제조건으로 주민들의 자구책을 요구한 바 있지만, 대부분 생활보호대상자이거나 고령자 세대인 주민들은 자구책을 마련할 길이 없다. 정부가 지원하는 돈은 우토로 주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돈이 아니고, 우토로의 역사성과 거주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비용일 뿐이다. 따라서 우토로주민들에게 유일한 자구책이라는 것은 현재, 우토로의 역사성 및 거주권과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우토로주민회의 호소에 동참했던 한국국민들의 5억원의 모금이 있을 뿐이다. 또한 우토로주민회와 함께 한 한국국민의 5억원 모금은 이전에 해외에서 수난받던 재외동포들을 위해 최초로 전 국민적으로 애정과 관심을 기울인 결과이기도 하다. 

